
1

줄푸세와 같은 잘못
된 정책 선택과 집행
이 양극화를 더욱 확
대한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
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
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 · 친시장을 모토로 줄푸
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
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또한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겠지’ 하고 일말의 기대
를 품은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줄푸세에서 경제민주화로 바뀐 것은 
경제상황이 바뀐 것이냐, 경제철학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큰 틀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법인세는 결
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7%에도 못 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이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
나 감소하였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에 따라 과표 대
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10년에 16.6%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 비해 평균 4%p 감소하였다. 누진세율
               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표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5년이 우려되는 박근혜의 경제학 수준
2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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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0년 과표별 산출세율과 실효세율

과표 기준 법인수 산출
세액

산출세율
(A) 부담세액 실효세율

(B) A-B 감면율
합계 440023 36.92 20.67 29.58 16.56 4.11 19.88
손실 204294 - -
0~10 223730 3.68 14.27 2.92 11.31 2.96 20.73

10~100 10463 5.80 20.60 4.55 16.13 4.47 21.70
100~200 719 2.18 21.76 1.81 18.06 3.70 17.02
200~500 453 3.08 21.93 2.61 18.59 3.34 15.21
500~1000 165 2.60 22.34 2.14 18.43 3.91 17.48
1000~500

0 157 7.32 21.99 6.08 18.27 3.72 16.92
5000억 

초과 42 12.24 22.00 9.44 16.97 5.03 22.84
* 산출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 = 부담세액/과세표준, 감면율 = (산출세액-부

담세액)/산출세액 

[표1] 2008~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과표 기준 2008 2009 2010 2010-2008

합계 20.55 19.59 16.56 3.99
0~10 15.53 12.46 11.31 4.22

100~100 19.68 18.98 16.13 3.55
100~200 21.18 21.26 18.05 3.13
200~500 22.08 21.18 18.59 3.49
500~1000 21.96 21.60 18.43 3.53
1000~5000 21.94 20.91 18.27 3.67
5000억 초과 21.06 20.71 16.97 4.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
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97%에 불과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면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4.1%p 감소하였다. 
과표 100~200억인 중견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감
면액(산출세-부담세) 규모는 7.4조로 이 중 38%인 2.8조를 41개 재벌대기업이 독자치
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
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와 R&D세액공제가 3.6조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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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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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B 감면율
전체 440023 36.92 20.67 29.58 16.56 4.1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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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10463 5.80 20.60 4.55 16.13 4.47 21.70
100~200 719 2.18 21.76 1.81 18.06 3.70 17.02
200~500 453 3.08 21.93 2.61 18.59 3.34 15.21
500~1000 165 2.60 22.34 2.14 18.43 3.91 17.48
1000~5000 157 7.32 21.99 6.08 18.27 3.72 16.92
5000억 초과 42 12.24 22.00 9.44 16.97 5.03 22.84
* 산출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 = 부담세액/과세표준, 감면율 = (산출세액-

부담세액)/산출세액 

한편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감세 이전인 2008년 실효세
율을 2010년 과표에 적용할 경우 2010년에만 7.1조 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중에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인 3.9조를 차
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세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모
토로 내건 YS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GDP 대비 민간투자 비중을 보면 최고세율이 37.5%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민간  
            투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6%p 법인세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  
            다. 특히 MB 집권 4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2008년부터 외국인의 국내투자에서 내국인의 국외투자를 차감한  
            대외 순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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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경제이론은 이른바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의 원천은 ‘이윤’이며 법인세는 세후이윤
을 늘리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소득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6.5%
에서 2011년 27.8%로 10.3%p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75.2%에서 62.7%로 12.5%p 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연평균 기업소득 증가율은 
25.5%에 달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하였다.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
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80년대 15.7%에서 1990년대 19.7%로 증가하였다. 노
동소득 분배율 개선이 가계의 저축률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동 
비율은 4.7%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경제성장의 수혜
가 기업에 집중되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또렷해 진 것이다. 

줄푸세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라 한다.

경제민주화는 엄밀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회의 균등 보장, 경
제주체간 힘의 균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자유화 
또는 규제완화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더 낮은 세율과 자본에 유리한 노동 환경을 쫓
아 경쟁한다고 해서 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2008년 금융위
기 이전 세계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광풍에 휩쓸렸다. 
그러나 세계사적 흐름과 더불어 줄푸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 선택과 집행이 양극화를 
더욱 확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MB 정권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한 효과가 무
엇이었나? 300대 대기업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윤을 늘려 주었지만, 연평균 투자증
가율은 0.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또렷해졌다. 더 이상 투자유도를 감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
소,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통한 내수 
촉진, 금융 불안정성 해소, 그리고 혁신형 산업정책 등으로 민간투자를 높여야 한다. 
만약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있다면 필자는 F를 줄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5년 MB노믹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경제 활동에 전혀 참가해보지 못한 사람, 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엉망인 후
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2012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정권교체임이 더
욱 분명해졌다. (기억하라 MB, 반박하라 박근혜_새사연)

     


